
새정부 경제정책 방향

중소기업 숙원과제 반영 현황

기업승계� 전향적� 개편
 - 납부유예 제도 신설, 가업상속공제와 선택적용 허용
 - 가업상속공제대상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(0.4조원→1조원)
 - 사후관리 기간 축소(7년→5년) 및 요건 완화
 -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(현 100억원)를 가업상속공제 수준(현 500억원)으로 확대

납품단가� 연동제� 도입 그림자규제� 등� 규제혁파

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·추진, 
표준계약서 마련 및 시범운영(‘22.하)

법령이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
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개선

주� 52시간제� 개선 중대재해처벌법� 개선

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 
선택권 확대

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
개정

미래지향적� 노동시장� 구축 서비스업� 지원� 차별� 해소

경사노위내 노사·전문가 논의체계 마련, 
불법부당행위 엄정대응

부담금 면제대상 확대, 산업단지 업종 
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

중소기업� 신사업� 진출� 촉진 민간의� 벤처투자� 유인� 확대

스마트공장 확산 및
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

복수의결권 도입 등
안정적 경영여건 조성

외국인� 정책� 개편� 종합� 검토 순환경제·ESG� 생태계� 조성

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 발급기준 완화,
숙련인력쿼터 확대 등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

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
인프라 고도화 지원

중소기업 정책, 이렇게 반영했습니다


